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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귀농·귀촌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중요한 트렌드이자 새로운 미래

를 기획하기 위한 정책 개입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귀농·귀

촌인의 증가가 가지는 사회경제적 의미를 적극 고려하여 2015년 “귀농

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귀농어귀촌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과 관련 시행령이 귀농·귀촌의 현실 및 통계에 잘 부합하

지 않는다는 전문가들과 귀농인·귀촌인들의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

이다.

이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에 관한 기존 법제상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보다 명료한 귀농인 및 귀촌인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법적 정의와 관련 정책 및 통계 사이에 발견되던 불일

치성을 낮추고, 정책 취지와 농촌 현실에 보다 부합하는 법적 정의의 기틀

을 마련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귀농어귀촌법’ 제2조의 개정안과 ‘귀

농어귀촌법 시행령’ 제2조의 귀농어업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방법

기존의 귀농․귀촌 관련 법제와 행정통계자료, 국내외의 선행 연구문헌,

정책 현황 및 평가자료, 농민․농촌․농업 계통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의견 

등을 분석했다. 특히 귀농․귀촌 관련 정책시행상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귀

농 및 신규취농 이주자들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 귀농이주(희망)자의 

민원사항을 파악하였다. 또한 실제 귀농을 이유로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과 

관련 운동조직의 활동가들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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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주요 결과

이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을 서술했다. 제2장에서는 서유럽 및 일본에서의 농정 방향과 정책사례 연

구 흐름들을 개관한 뒤, 이들 흐름이 한국에서의 관련 정책구상 및 관련 

연구에 관해 가진 시사점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제3장에서는 현행 귀농․

귀촌 관련 법제상의 정의와 통계가 가진 문제점을 분석하고 양자 간 불일

치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제4장에서는 여타의 유관 법률에 대해서 

가져야 할 변별성과 독자성을 감안해, 현행 ‘귀농․귀촌인’에 관한 법률적 

정의의 개선 방향과 수정안을 제안했다. 먼저 ‘귀농인’의 경우, ‘농업식품

기본법’상의 ‘농촌’ 개념 정의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귀농어귀촌법’ 및 

그 시행령상의 ‘귀농인’ 정의를 변경 조정한 ‘안(案)’을 제시했다. 여기에

는 ‘귀농’ 개념이 포괄하는 두 차원, 즉 ‘신규취농’과 ‘이주’ 중에서 ‘신규

취농’의 차원을 더욱 강조하되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라는 차원을 배제

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다음으로 ‘귀촌인’의 경우, 단순한 정착 

지원만으로 ‘귀농어귀촌법’의 취지가 구현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

다. 향후 해당 법 개정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을 견지하면서 여타 다른 법

들과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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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

귀농·귀촌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뚜렷한 트렌드이자 미래를 기획

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개입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통계에 따르

면 귀농가구는 12,875가구로 2015년에 비해 약 7.7% 증가했다. 2016년 귀

농인은 13,019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해에 비해 905명 증가한 것이다.

한편 2016년 귀촌가구 규모는 322,508가구였는데, 이는 2015년과 비교해

보면 1.6% 증가한 것이다. 귀촌인은 475,489명으로 전년보다 8,711명이 증

가했다. 귀농·귀촌인의 지속적인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에 따라 농촌지역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귀농·귀촌인의 증가가 가지는 사회경제적 의미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귀농어귀촌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귀농어귀촌법은 귀농·귀촌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여 이를 기반으로 각종 통계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법률과 관련 시행령에 대해 전문가들과 귀농인·귀촌인들의 이

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이미 농촌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농업에 

진입할 경우라든지 혹은 귀촌하여 일정 기간 농사짓는 일을 준비하고 공부

해온 사람이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귀농인에 해당되지 않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상호배타적이고 경직된 귀농과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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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비농업 종사 농촌 거주자들의 농업 진입을 통계에서 배제하여, 귀

농인의 수자를 과소화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미 초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

해서는 귀농과 귀촌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귀농인과 귀촌

인에 대한 보다 명료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 양 개념을 상호 배타적인 

것에서, 귀농을 중심에 두고 귀촌을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6년 처음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

르면 귀촌인의 경우도 이후 농업 활동에 진입하는 비율이 20%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귀농·귀촌 통계는 귀농과 귀촌이 상호 배제적 개념으로 

규정됨에 따라 통계상으로 부정확하게 측정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귀농을 

지향하고 지원하고, 동시에 귀촌을 귀농을 위한 유인 조건으로 바라볼 필

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이미 농촌지역에 있는 잠재적 귀농인들을 

역차별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큰 틀에서 귀농과 귀촌은 농촌 공동화 및 농민 고령화의 맥락에서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낮은 곡물자급률과 식량보장

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농업인 유입 측면에 중점을 둔 정책 필요이 필요

하다. 일본이나 유럽과 같이 신규 취농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 정책이 요

구되는 것이다. 즉, 귀농·귀촌의 법적 정의 역시 더 많은 사람들, 즉 농촌

의 비농업인과 신규 귀촌인 등이 농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귀농인에 대한 법적 정의는 (1)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와 (2) 비

농업인의 농업인으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농촌의 미래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라는 조건을 완화

하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농업인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즉 신규 취농을 새로운 귀농 개념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농촌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이나 농촌 

지역 거주자들도 처음 농업을 시작하면 귀농인으로 볼 수 있다.

신규취농 개념을 통해 기존의 귀농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

단한다. 신규 취농이란 관점에서 귀농의 법적 정의를 새롭게 모색해야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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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정책의 목적과 일치하는 귀농에 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할 수 있다. 귀

농 정책은 새로운 농업인 주체를 양성함으로써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신규 취농 개념이 포함된 귀농인 개념

은 미래 지향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접근은 또한 귀농인과 원주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앞에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이 연구는 기존 귀농·귀촌의 법

적 정의가 가진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기

존 법률과 시행령이 가지는 모호성을 규명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이해 당

사자들의 민원 내용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귀농·귀촌 정책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법적 정의

를 마련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귀농어귀촌법」 제2조의 개정

안과 「귀농어귀촌법 시행령」 제2조의 귀농어업입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귀농·귀촌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법적 정의, 귀농·귀촌 

정책, 귀농·귀촌 관련 통계 간에 발견되던 불일치성을 낮추고, 현실적합성

을 제고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귀농·귀촌의 법적 정의와 통계상 문제점 제2장

1. 귀농·귀촌의 법적 정의와 통계실태 및 특성

1.1. 귀농인의 법적 정의

「귀농어·귀농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귀농어귀촌법’)은 귀농

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귀농어귀촌

법’ 제2조 제3호는 아래 내용과 같이 귀농인과 귀촌인의 정의를 법률로 정

함으로써 귀농 귀촌 정책의 대상이 되는 귀농인과 귀촌인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귀농어귀촌법’) 제

2조제3호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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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농어촌의 법적 정의: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

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

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

는 지역

‘귀농어귀촌법’에 따른 귀농인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

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가리킨다. ‘귀농어

귀촌법’에서 제시된 “농촌”, “농업인”의 내용은 아래의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법적 정의를 따른다. “농촌”이란 읍

이나 면의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이라 함은 행정구

역 상 “동”에 해당하는 도시 지역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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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의 정의: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5.12.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

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

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

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귀농어귀촌법’ 시행령 제2조는 귀농인의 자격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 귀농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

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에서 1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

이어야 법률이 정하는 귀농인의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다.

❍ <귀농어귀촌법 시행령> 제2조

제2조(귀농어업인) 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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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

다)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

주한 후「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1

    나.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귀농어귀촌법’ 시행령에서는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와 농업

경영체 등록을 마친 사람만이 귀농인 조건을 획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 만약,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농업경영체에 등

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법률의 정의에 따른 귀농인이 될 수 없다. 귀촌인 

정의에 따른 귀촌인에만 해당한다.

1 농업경영체에 법적 정의는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제시되어 있다.

❍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

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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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귀농인의 법적 정의상 특성

‘귀농어귀촌법’에서 명시된 귀농인의 법적 정의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에 거주해야 

한다. 둘째, 비농업 분야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 도시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해야 한다. 넷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에 농업인 조건에 

부합하는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한다. 요약하면, 도시

(동)에서 비농업에 종사하다가 농촌(읍·면)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법률이 정하는 귀농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정의는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삶의 공간의 이전과 비농업인

에서 농업인으로의 삶의 양식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핵심 조건으로 

삼고 있다. “귀농”이라는 용어가 지닌 농촌으로 돌아간다는 관행적 의미와 

농업으로 새롭게 들어간다는 취농, 창농, 입농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귀농인에 대한 법적 정의는 귀촌인 정의와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농

촌으로의 이동이라는 거주지 이전 중심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1.3. 귀촌인의 법적 정의

‘귀농어귀촌법’은 귀촌인의 정의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아래 조항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귀촌인은 농어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을 가리킨

다.

❍ <귀농어귀촌법> 제2조 제4호 

4. “귀촌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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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는 귀촌인의 조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귀농인의 조

건과 마찬가지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서 1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 귀촌인으로 

정의한다. 단, 교육 목적으로 이주한 학생,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주한 군인, 직장 근무지의 변경에 따라 일시적인 이주한 직장인은 농어촌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귀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

하고 있다. 또한, 귀농인도 귀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귀

촌인과 귀농인을 법률 상 구분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 <귀농귀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귀촌인)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

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

1.4. 귀촌인의 법적 정의상 특성

귀촌인의 법적 정의에 따라 귀촌인으로 규정되는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귀촌인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둘째, 농촌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비농업인이

어야 한다. 셋째, 농촌으로 이주한 이후에 귀농인 조건에 해당하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요컨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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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법률이 정하는 귀촌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귀농귀촌기본법’에 따른 귀촌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귀촌인의 법적 정의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조건을 귀촌인 

정의의 핵심이자 전부로 규정하고 있다. 귀촌인의 농촌이주 동기와 유형이 

분류되지 않고 있다. 둘째, 농촌으로 이주한 목적이 교육, 병역, 직장, 귀농

의 이유에 따른 학생, 군인, 직장인, 귀농인이 아니면 행정구역상 읍면 지

역으로 이주한 모든 사람들이 귀촌인으로 정의된다. 셋째, 농촌으로 이주

한 구체적인 목적이 귀촌인 정의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원생활이나 

농촌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같이 농업 농촌의 삶과 연관성을 갖는지 여부

가 귀촌인 자격의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는 것이다. 넷째, 귀농인 정의와 비

교하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거주지 이전을 핵심 조건으로 삼고 

있지만, 귀촌인은 비농업인으로 귀농인은 농업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1.5. 귀농·귀촌 통계 현황

1.5.1. 2016년 귀농인 통계

2016년 귀농가구는 12,875가구이다. 2015년 11,959가구보다 916가구

(7.7%)가 증가한 규모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2,323가구(18.0%)

로 가장 많고, 전남(1,923가구), 경남(1,631가구) 순이었다. 가구당 평균 귀

농가구원수는 1.6명으로 전체 귀농가구원은 20,559명으로 전년 귀농가구원 

19,860명보다 699명(3.5%)이 증가했다.

2016년 귀농인은 13,019명으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905명 증가하였고,

동반가구원은 7,540명으로 전년보다 206명이 감소했다.

귀농인 통계는 동(洞)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

면 지역으로 이동하여 농업경영체 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한 사람을 조사하여 집계한 것이다.



귀농·귀촌의 법적 정의와 통계상 문제점12

그림 2-1  2016년 귀농가구 및 가구당 평균 귀농가구원수 

1.5.2. 2016년 귀촌인 통계

2016년 귀촌가구 규모는 322,508가구로 조사되었다. 2015년 317,409가구

보다 5,099가구(1.6%)가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5,441가

구(26.5%)로 가장 많고, 경남(37,732가구), 경북(37,261가구) 등으로 이어

졌다. 가구당 평균 귀촌인수는 1.47명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귀촌인은 475,489명으로 전년보다 8,711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동반가구원은 152,981명으로 지난 해보다 3,612명(2.4%)이 증가했

다. 귀촌인의 평균연령은 40.6세이고, 20대 이하가 26.3%, 30대 24.9%, 40

대 17.0% 등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가 전체 귀촌인의 51.2%를 차지한다.

귀촌인 통계는 동(洞)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

면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 중에서 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

시적 이주, 귀농인 및 동반가구원, 귀어인 및 동반가구원 제외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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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2016년 귀촌가구 및 가구당 평균 귀촌인 수

2. 귀농인·귀촌인의 법적 정의상 문제점

2.1. 지원정책 대상으로서 귀농인 자격 조건의 문제

현재 귀농·귀촌 지원 법률에 따라 귀농인 지원 정책이 시행 중인데, 농촌

으로 이주해서 신규로 농업에 진입한 예비 귀농인들이 법에서 정하는 귀농

인 정의에 부합하는 자격 조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귀농 지원 정책에서 배

제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적 정의에 의

거한 귀농인의 자격 조건이 현실의 귀농인들의 요구와 충돌하는 문제가 제

기되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 이외에 귀농인에 한하여 농

업창업과 주택구입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이하 ‘귀농창업 지원사업’)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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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3억 

원 한도 내)

- 주택구입(신축):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 (7천5백만원 한도 내)

❍ 지원조건 

- 재원 : 금융자금 100% (2017년 융자규모 3,000억원)

- 대출금리 : 창업, 주택구입 신축 2%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지원자격 

-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

공, 제조, 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

(예정)한 자 중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65세 이하인 자 

①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

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

한 자 

‘귀농창업지원사업’은 귀농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

고 있다. 아래의 지원사업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귀농창업지원사업’

은 새롭게 농업에 진입해서 창농하는 귀농인을 전제로 설계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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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이수 : 귀농 영농교육 100시간(지자체 교육 8시간 필수) 이상 이

수한 자

2.1.1. 농어촌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

족시키지 못해서 귀농인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새롭게 농업을 시작할지라도, ‘귀농어

귀촌법’에서 정의하는 귀농인 조건 중에서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1년 이

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률이 정하는 귀농인에 해당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에 해당하는 사례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오랫동

안 비농업인으로 살았던 농어촌 지역에서 농업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경우는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서 다른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

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시작하는 경우이다.

‘귀농어귀촌법’은 귀농어업인의 정의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

상 거주했던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

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 비농어업

인으로 살다가 같은 거주지에서 신규 취농하는 사람은 귀농어인의 자격을 

얻지 못한다, 농어촌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다가 새롭게 농업을 시

작하는 경우, ‘귀농어귀촌법’의 귀농인 정의의 핵심 요건인 비농업인이 농

업인이 되는 조건에는 해당하지만,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조

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귀농인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예컨대 농어촌 지역 지자체 공무원처럼 농어촌 지역에 살면서 농어업인이 

아닌 직업 분야 등에서 종사하다 귀농어를 희망하는 경우에, 귀농어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귀농어에 필요한 정착지원과 창농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귀농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촌 원주민과 도시 이주민을 차별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민원 사례이다. 민원인은 농촌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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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기 직전에 1년 이상 도시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귀농인의 법적 조건에 

미달되어 귀농인 정책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증권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〇〇
아파트에서 살다가 홍천군 서석면으로 귀농해서 과수농사를 

짓고 있다. 와부읍은 7만 명 인구규모를 가진 도시화된 지역

이다. 그런데 읍에서 면으로 이주한 경우라 도시에서 농촌으

로 이주한 게 아니라고 귀농인 조건이 안돼서 귀농정책 지원

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 열린 〇〇당 주최 귀농귀

촌 세미나장에서 이의제기 발언을 했다.” (김〇〇, 홍천군상생

네트워크, 귀농정책 민원인)

김○○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1706-063752

저희는 영동군으로 귀농한지 만 4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귀농 자격에 문

제가 있는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20년 이상 면 단위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살았는데 영동군으로 귀농이 

되는 줄 알고 이사를 와서 보니 면에서 면으로 오면 귀농이 아니라 귀촌

이어서 귀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해택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더라고

요.

왜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혜택이 주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

니다. 면이든 시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똑같은 혜택을 주

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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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1706-323438

제목 : 귀농귀촌자격요건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에 거주하는 1953년 생인 박○

○입니다. 도시생활의 무수입생활로 지속적 생활이 어려워 귀농으로 남

은 여생을 이어갈까 합니다. 저렴하고 적당한 농지구입 정보와 귀농공부

를 실습과 아론으로 배워가는 중입니다.

2.1.2. 도시화된 읍면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비농업인이 신규 

취농할 경우에도 귀농인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도시화된 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비농업이었던 사람이 새롭게 농업을 시

작하는 경우에도 농어촌 이외의 지역인 도시에 주거했다가 농촌으로 이주

하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귀농인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다. 도시화된 

읍면 지역도 법에 따라 농촌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도시화된 읍면 

지역에 거주했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 다른 읍면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자신이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귀농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

농인에 해당한다고 믿지만, 이 경우도 법률 상의 귀농인에 해당하지 못하

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귀농 정체성을 갖고 농업인이 되더라도 법률

이 정하는 귀농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도시화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신규취농하는 경우에도 ‘귀

농업귀촌법’에서 정하는 농어촌 이주 직전에 도시 지역에서 거주해야 한다

는 법적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농인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못

한다. 아래는 이러한 경우에 처한 예비 귀농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

수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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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망스런 점은 부산광역시 ㅇㅇ군 ㅇㅇ리 라는 명칭으로 도시로 

불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은 신도시로 계획도시이며 인구 7만 5천을 상회하

는 거대 군구이며 30대, 40대 주축으로 산업화된 주거와 공장으로 이루

어진 명백한 거대 도시형태입니다. 다만 행정표기상으로 도시 불인정이

란 얼토당토 않는 행정적 모순입니다. 정관읍민 수가 봉화군민 수보다 2

배 이상 많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민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바로잡아야 

했었던 것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시급하고 심도 있는 검토로 현실의 

눈높이와 상황파악으로 바로잡아 개선하여주시길 간절히 청허합니다.

2017년 6월 30 일 민원청구인 박○○

위 민원인의 사례처럼 대도시 근교 읍지역이 산업단지로 조성된 도시 형태

를 띠거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상업지역이 발달되어 도시화 되어 있는 

경우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읍면 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

기 때문에 귀농인 창업농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귀농어귀촌법과 귀농인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인들의 안

정적 정착과 농업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귀농귀촌 정책의 목적과 법적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비농

업인이 귀농인으로 포함될 수 있는 법적 정의와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농업인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해서 처음으로 농업인이 되는 경

우”를 귀농으로 정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귀농귀촌이 농업과 농촌

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귀농귀촌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게

끔 새로운 관점의 귀농인의 정의를 모색함으로써 귀농인의 범위와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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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풍부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2.2. 개념의 충돌: 귀농인가, 신규취농인가?

귀농인에 대한 현재의 법적 정의는 (1)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조건과 

(2) 비농업인에서 농업인으로의 전환 두 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귀농과 귀촌 개념이 (1)의 요건을 중심에 두는 개념이라면, 신규 취농(창

농, 입농) 혹은 신규 진입농은 (2)의 요건을 중심에 두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신규 취농은 기존의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라는 조건에 제

약되지 않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새롭게 농업인으로 전환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신규 취농을 새로운 귀농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도 새로운 농촌 지역에서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면 귀농인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귀농 개념과 법적 정의는 신규 취농인 가

운데서 비도시 거주자를 귀농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현재의 귀농 개념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공간적 이동의 관점에서 귀농귀촌을 정의하

기 때문에 신규 취농 개념을 포괄하기 어렵다.

귀농인 개념(용어)과 신규 취농 개념 간의 불일치 때문에 귀농인 지원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혼란과 문제들이 발생한다. 귀농

이라는 용어는 귀농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생태적 삶

을 지향하는 대안 사회운동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997년 경제위기

와 실업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것이 대안 운동의 일환이든 경제적 생존 전략이든 

귀농 개념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중심으로 일반화된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도시 거주자의 농촌 이주라는 귀농 

개념의 관행화된 의미가 고착되면서 이에 기초해 만들어진 귀농의 법적 정

의와 신규 취농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귀농 정책 간의 불협화음이 촉발된 

것이다. 따라서 귀농 개념이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와 비농업인이 농업

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 출신자를 강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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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아니면 농업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귀농 

개념과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농촌균형발전과 도시민유치 목적으로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하는 것이다. 농업을 새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게 초점인데

도 귀농이란 용어의 “귀”자가 의미하는 도시에서의 이동이라

는 것 때문에 자격과 정의가 맞지 않는다. 귀농이라는 용어에 

묶여 자격이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대중적인 용

어를 그대로 쓰다 보니 법적 정의와 용어가 부조화를 이룬 것

이다 용어, 현장, 목적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김〇
〇, 귀농귀촌종합센터)

  

신규취농 개념을 통해 기존의 귀농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다. 왜 신규취농

으로 가야 하는가? 신규취농이란 관점에서 귀농의 법적 정의를 새롭게 모

색해야 하는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귀농 

정책의 목적과 방향과 일치하는 귀농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귀농 정책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귀촌 정책이 농촌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한다면, 귀농 정책은 새로운 농업인 주체를 양성함으로써 농업 농촌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주된 목적을 갖기 때문에 신규취농 개념에 부

합하는 귀농 개념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정책의 목표가 새로운 농

업인 양성에 있다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 귀농 개념보

다 처음으로 농업을 시작하는 신규취농 개념이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법적 

정의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귀농의 본래 목적은 농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셋째, 귀농인과 원주민들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새로 농업을 시작하는 귀농인은 지원을 받지만, 농촌 거주 토박이는 새롭

게 농업을 시작하더라도 지원 대상이 안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신규 농업인으로 귀농인을 정의하게 되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

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귀농인에 대한 지원 정책의 정당성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신규취농 관점에서 귀농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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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도출된다. 신규취농 개념을 포함하는 귀농 개

념의 확장이 요구된다.

2.3. 귀촌 정의의 지나친 포괄성과 모호성

현재의 귀촌인의 법적 정의는 ‘도시에서 농촌(읍면 지역)으로의 이주자’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현재의 귀촌인구는 농촌 전입인구와 크게 다르지 않

다. “귀촌인의 정의에 농업, 농촌, 농민과 연관된 삶을 반영하는 내용이 포

함되지 않는다. 자발적 이주”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귀촌의 목적

을 대체하고 있다. 귀촌의 법적 정의는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장점을 갖는

다.

3. 귀농·귀촌통계의 문제점

3.1. 귀농인이 과소산출되는 문제  

현재 ‘귀농어귀촌법’에 규정된 귀농인 법적 정의는 귀농인 통계를 실재보

다 과소 산출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귀농인 정의에서 파생되는 

통계적 누수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귀촌인이 귀농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귀농인 통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귀촌한 이

후에 농업인 조건 규모의 농사를 바로 짓지 않고 준비기간을 거쳐 수년 후

에 농사를 짓는 경우, 이 때 농촌 이주 후 전입신고 시점에 귀촌인으로 통

계가 집계되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했더라도 전입신고 년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간

주되어 귀농인으로 파악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년도

가 전입신고 년도와 차이가 있으면 귀농인 통계에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 해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자 수가 약 9만 명인데 그 중 귀농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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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1.3만 명으로 산출된다면 신규 등록자 가운데 귀농인에 포함되지 않

은 사례들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신규 취농을 기준으로 

귀농인 통계를 산출하면 도시 지역 거주 조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귀농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3.2. 귀촌인이 과다산출되는 문제

현행 ‘귀농어귀촌법’에서 정한 귀촌인 정의에 따라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귀촌인으로 산출하는 경우에 실재 귀촌인보다 

많게 집계될 수 있다. 도시화된 읍, 면도 농촌지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도시에 거주하던 사람이 농업이나 농촌과 무관하게 단지 대도시 집값 상

승으로 인해 대도시 인근 읍면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로 이사한 

경우도 귀촌인으로 집계된다. 현실적으로 농촌으로 보기 어려운 읍면 지역

으로 이주한 도시민도 귀촌인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에 거주

하다가 남양주시 와부읍처럼 도시화된 읍면 지역 아파트로 이주한 사람들

은 전부 귀촌인 통계에 포함된다. 귀촌인 통계 수치가 과다 산출된 것이라

면 귀촌인 통계에 기초한 귀농귀촌 정책의 내용도 현실 적합성을 갖기 어

려울 것이다.

3.3. 행정통계 자료로만 집계되는 문제

현재 귀촌인 통계 수치는 행정통계 자료에 의존해서 산출된다. <2016년도 

귀농어귀촌인 통계자료>는 행정자료 6종(주민등록자료, 농업경영체등록명

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을 조사해서 귀촌인을 집계한 것이

다. 향후 조사통계 자료를 보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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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귀촌통계의 현실 적합성 문제  

2016년 한 해에 귀촌인 인구는 475,489명이고, 그 중 51%인 약 24만 명이 

20대와 30대로 조사되었다. 2030 청년세대 24만 명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

했다는 통계 결과를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신뢰하고 공감할 것인지 궁금하

다. 귀촌은 농촌에서의 삶이라는 생활양식의 전환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매

우 중대한 일이다. 이주하는 지자체의 인구 증대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

여하는 귀촌은 사회적 성격을 포함한다. 그러나 현재 귀촌인의 법적 정의

는 거주지 이전이라는 공간적 이주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현행 귀촌 

통계는 농업․농촌과 사회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매년 50만 

명이 귀촌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고 있다. 통계상의 귀촌인구가 실제 귀촌

인구를 반영할 수 있는 조사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귀촌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귀촌인 50만 시대는 거품이 있다. 경기도 오포읍, 별내면, 봉

담읍 아파트 거주자들이 귀촌인에 포함된다. 농촌의 법률적 

개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비해야 한다. 잘못된 

통계에 기반한 정책과 빅데이터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 (박

〇〇, 홍천군 귀농컬럼리스트)  

4. 귀농·귀촌정책과 법적 정의 및 통계와의 불일치 문제

2017년에 발표된《2016년도 귀농어․귀촌인 통계자료》는 귀촌인 49만 6

천 명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이 50.1%(24만 9천 명)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

아 향후 귀농 귀촌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2030세대와 5060세대의 차별화

된 정책에 두겠다는 계획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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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귀농·귀촌정책의 궁극목표인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업 후계자, 대안 농업과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새로운 주체를 양성한다는 관

점에서 귀농․귀촌의 법적 정의와 정책 및 통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농촌사회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도시와 농촌의 연대, 농촌 삶의 

질 복지 향상, 사회적경제 식량보장 공동체와 같은 대안 농식품 운동과 농

업 농촌사회 새로운 주체 형성의 관점에서 귀농․귀촌을 정의하고,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의 공공성이 귀농귀촌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

가 있다. 귀농인이 농업·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지

원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개인 차원의 지원으로만 이해하는 

게 문제다. 농업·농촌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안

〇〇, 홍천군귀농지원센터)

4.2. 귀촌(인)정책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  

향후 귀촌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현행 법률상 귀촌인 규정은 귀촌 

정책의 대상자를 특정하기가 모호하다. 귀농․귀촌인을 대안적인 농업․농

촌․먹거리 운동과 정책의 주체로 발전시키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이다.

농촌복지 서비스, 사회적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귀촌인들에 대한 정책 지원

이 필요할 경우, 귀촌인에 대한 현재의 형식적(거주 이전만의 기준)이고 추

상적인(자발적 이주) 정의만으로 이들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귀

촌인, 즉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귀촌인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귀촌인의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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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동기와 유형을 구분해서 농업, 농촌, 농민과 연계된 활동을 귀촌인 정

의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귀농인 정책 지원을 둘러싼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수혜

자의 형평성 문제, 농업, 농촌 현실과 접목된 귀농귀촌의 중요성 인식, 귀

농 귀촌 정책의 정당성 문제와 연관된 법적 정의의 정비가 요구된다.

“귀농인만 농업창업지원융자를 해준다고 지역 원주민들의 불

만이 있다. 농업인으로서 혜택을 주는 방향이 좋을 것이다.” 

(안〇〇, 홍천군귀농지원센터) 

“귀농인 지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

는 비농업인이 농업을 지켜보고 농사를 지으면 훨씬 적응도 

쉽고 잘 할 것이다. 농촌지역 거주 토박이 원주민들이 농업하

는 게 더 효과적이다.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고 비용도 덜 든

다.” (김〇〇, 귀농귀촌종합센터) 

“농촌인구 늘리기가 아니라 지역사회 활동을 전제하는 귀촌정

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자체의 정책사례로 풀도록 시도 조

례로 넘길 부분도 있다. 사람과 조직의 역량 문제 아닌가?” 

(구〇〇, 충남연구원)  

이상에서 살펴본 귀농․귀촌의 법적 정의와 통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

음과 같은 개선 방향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도시지역 거주자의 이전이 

아니라, 비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농업인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이후 처음으로 농업을 시작하는 경

우를 귀농인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귀농인 정의를 확장한다. 셋

째,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조건은 귀촌 개념으로 포괄하고, 귀농 개

념은 ‘농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의한다. 귀촌 개념과 귀

농 개념을 상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귀촌 개념에 귀농을 포함시키

고 귀촌 이후 귀농으로 전환하는 귀촌과 귀농의 연계성을 유도하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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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16년 귀농․귀촌 현황 및 정책 방향

(2017년 6월 29일 보도자료)

정부는 2016년 귀농․귀촌 통계에서 나타난 결과를 반영하여 귀농․귀촌

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형별․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

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첫째, 2030 청년세대와 5060 중장년 세대를 구분, 세대별 차별화

된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

- 2030 청년세대는 고령화된 농촌의 신규 후계인력으로 육성 될 수 있도

록 품목 전문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영농 창업 정보를 집중 제공하며, 농지

와 주택 및 귀농창업 자금지원에 있어서도 우선 지원

- 5060세대는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귀농 귀촌 

정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리더

모색한다. 첫째, 지원 대상으로서 ‘귀농인’의 정의와 관련된 조항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률은 ‘귀농인’과 ‘귀촌인’을 상호 배제적 범주로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귀촌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귀농인

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정당성을 얻는 근거는 감소하는 농촌 인구 및 농업 

인구 상황에 있다. 귀촌인이 농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귀농인’이 아니라 

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법률에서 ‘농촌’

은 읍 또는 면이라고 정의되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행정구역상 읍 또는 

면이지만 사실상 도시와 다를 바 없는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읍 또는 면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귀농인’이라고 법률적으로는 인

정받지 못한다.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려면 ‘귀농인’을 포함하여 ‘신규 

취농자’를 지원할 수 있게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귀촌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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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알선 및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

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

❍ 둘째, 귀농․창농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정착 초기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서 1세대당 주택구입 자금 한도

를 상향지원하고(’16: 5천만 원 → ’17: 7.5천만 원), 융자금 규모도 

당초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추경 반영)을 추진하여 귀농

인의 창농과 주택구입 지원

- 귀농 초기 영농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촌공사의 농지 규모화, 비축농

지 등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입․비축 후 젊은 농가와 귀

농인에게 우선 임대

❍ 셋째, 청년 귀농인을 농업의 미래 첨단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

부터 4차산업형 귀농교육을 신규로 운영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과의 융화 지원을 위해 ‘사

랑방’, ‘동아리 모임’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 공동체 활력 창출에 노력하

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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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유럽의 귀농·귀촌정책과 그 사례들

서유럽에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크게 네 

부류로 나뉜다.

우선,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연구다. 여기서

는 장기간 관찰하면 결국 농촌인구의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다(Dahms, 1995). 농촌지역의 인구증가 또한 그 커뮤니티 자체의 고유한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와의 종속적이거나 상호의존적인 성

격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송인하, 2014).
다음으로, 일부 농촌지역이 새로운 이주자들과 비즈니스 성장으로 재생

하는 사례에 관해, 그 요인으로 대도시 근접성, 전통문화자원, 자연적 경관 

등 지역적 특성(place-specific)에 주목하는 연구가 있다(Dahms, 1995;

Deller, Tsung-Hsiu, Marcoullier, & English, 2001).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경관적 요소(landscape 또는 rural idyll)가 농촌으로의 이주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McGranahan, 2008)도 여기에 속한다(송인하, 2014).
셋째로는, 도시와의 관련성을 강조했던 기존 이론과 달리 농촌커뮤니티

의 성장이 그 커뮤니티 자체가 지닌 다양한 흡인 요인에 기인한다는 연구

다. 댐스는 캐나다의 Wroxecter 커뮤니티 연구를 통해 지역 주민과 집단의 

상향식 발전전략과 도시 이주자 유치 노력이 큰 역할을 했음을 강조한다

(Dahms, 1995). 또 한편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농촌 인구증가 요인으로 미

숙련 및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주하는 하향 사회이동(downward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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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 현상에 주목하는 연구도 다수 있다(Fitchen, 1995; Hoggart &

Paniagua, 2001a; Milbourne, 2007; Tickamyer, 2006). 그밖에 농촌지역에

서 새롭게 나타나는 노동기회 증가가 도시인구의 농촌 흡인 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연구도 있다(Dematteis & Petsimeris, 1989; A. Stockdale, Findlay,

& Short, 2000)(송인하, 2014).
최근 들어서는 농촌 이주 요인으로 생태적 가치 실현에 관심 있는 사람

이 많다는 데 주목하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핼퍼크리는 최근 40년 간 

영국의 귀농연구를 정리한 논문에서 귀농인의 반문명적인 가치이념을 밝

혀내고 있다(Halfacree, 2006). 사실 서구사회에서 귀농(back-to-the-land)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반문명적(countercultural)이고 생태적(ecological)

인 생활양식을 지닌 사람들이 대도시로부터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던 것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바, 이는 단순한 국내적 인구이동

(internal migration)과는 차이가 크다(송인하, 2014).
위와 같이 귀농·귀촌의 인과관계는 연구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귀

농·귀촌의 개념에 대한 정의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연구영역에

서 연구자는 한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그들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송인하, 2013). 그래서 유럽이나 북미에서도 귀농 개념

은 연구자의 가치연관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면 연구자에 따

라 귀농인을 back-to-the lander, green migration, internal migration,

newcomer 등으로 칭하고 있으나, 농업정책적인 면에서는 신규농업인(new

farmer)으로서의 관심이 두드러진다.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는 농촌사회가 재구조화되는 데서 귀농·귀촌인에

게 부여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

는 추세이다. 과소화된 농촌인구의 충원,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귀농·

귀촌인의 농촌사회 기여, 그리고 농업의 후계자로서 담당하는 역할 등을 

통해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그렇다(송인하,

2013).

귀농인은 농촌사회와 지역경제에 있어서 다양한 함의를 지니는 농촌노

동력(rural labor forces)이다(Kasimis, Papadopoulos, & Pappas, 2010).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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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농촌의 쇠퇴 혹은 활성화에 대한 논의에서 비농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촌자나 귀농인의 위상은 새롭게 조명, 평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쇠퇴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도 사회적이며 정서적인 애착을 가지

고 정착해 있으며 소규모의 경제활동으로 질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Markantoni & van Hoven, 2012). 결국 농촌

지역 활성화는 경제정책도 중요하지만, 비경제적 요소도 그에 못지않게 중

요하다는 관점이 뒷받침돼야 한다.
서구에서의 농촌재구조화에 관한 연구가 귀농인과 관련시켜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은 귀농인의 역할을 논의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특히 이러한 관점은 경제적 기회 제공(A. Stockdale, Allan

Findlay, and David Short, 2000), 전문성, 환경, 그리고 소비자운동

(consumerism) 등과 연결된다. 그러나 농촌재구조화의 내용은 지역에 따라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설명도구나 이론은 새롭게 재

정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Hoggart & Paniagua, 2001b).
뉴질랜드 농촌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농촌재구조화 초기에 개인이나 가

족집단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

여 왔다고 주장한다(Nicola Robertson, 2008). 따라서 귀농인이 농촌이주 

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응하고자 관여하게 되는 활동 영역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내생적 발전론에서는 농촌지역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지역과 지역을 

초월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귀농인과 같은 도시생

활 경험자는 네트워크를 창출하고 진화시키는 데 더 많은 통찰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그렇다(Bosworth & Atterton, 2012). 이 같은 연구

는 귀농인이 전문성, 혁신성, 인적 자원 그리고 사회자본으로서의 연결망 

등에 기초한 지역개발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사업방식, 모델 등을 조명하고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이 공생할 수 있는 사업영역과 방식, 모델 등을 발

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한다.
유럽과 미국 같은 구미권의 귀농·귀촌 정책은 새로 농업 부문에 진입하

는 사람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정섭, 2012; 박대식·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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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최윤지·남승희, 2014; 송인하, 2014). 개인 차원에서도 농업을 목적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

은 것은, 그곳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사회적 연결망을 중요

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농한 신규농업인의 활동은 사회자본과 

가족적 배경, 개인의 능력 등과 결부시킬 때 잘 설명할 수 있게 된다(Yu &

Artz, 2009).
유럽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들게 되면 농업위기는 물

론 경쟁력도 약해진다고 보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

(Laoire, 2002). 프랑스의 경우 농업종사 기간보다는 21~40세 사이의 농업

신참자를 중심으로 정부지원 정책이 펼쳐져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1960년대 청년층 중 도시에서 농촌으로 왔던 귀농인들(back-to-the lander)

과 같이 반문명적 이념을 갖고서 자급자족적 농업을 지향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소홀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Mailfert, 2007). 여기서 농업에 종

사하는 귀농인은 물론이고 비농업 영역에 종사하는 귀촌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도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송인하, 2014). EU 농업개발

정책 중 농촌혁신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귀촌인을 고려한 정책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2. 일본의 귀농·귀촌정책 방향과 그 사례들 

농촌의 인구감소-고령화 추세와 도시민의 꾸준한 귀농-귀촌 수요가 공존하

는 상황을 배경으로,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해 정책적 관심

을 가지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송재일, 2012: 72). 베이비붐 

세대(1947~49년)의 은퇴 시기가 한국에서보다 빨랐던 것도 그 요인 중 하

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도시민 가운데 고향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

율이 2005년 약 40%로 1996년 대비 약 1.5배 상승한 상황이 여기에 일조

했다(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2006, 같은 곳에서 재인용). 199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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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60세 이상의 신규취농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이른바 정년귀농), 이와 나

란히 신규취농 수요 또한 전반적으로 꾸준한 양상을 보여왔던 셈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눈여겨봐야 할 법제로는, 2007년 제정된 「농산어

촌 활성화를 위한 정주 등과 지역간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의 골자는 정주자나 체재자의 증가로 농산어촌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기초지자체가 관련 사업 계획을 마련하면 중앙정

부가 사업 활성화 프로젝트에 관한 지원교부금을 제공하는 데 있다. 정책

적 초점이 농어촌 지역 자체의 활성화만큼이나 보다 광역화된 차원에서 도

-농 지역 간 교류의 활성화에도 맞춰져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런 법제상의 움직임은 가령 1995년 제정된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 대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청년 취농자를 대상으로 급여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업 부문으로의 유입 유인을 높

여왔지만(같은 곳, 73), 이 같은 기존의 정책적 지원틀이 ‘개별화된 해법’을 

전제함으로써 가졌던 근본적 난점을 유념한 것으로도 보인다.

농산어촌 활성화 구상이 지역간 교류 활성화를 매개로 주안점을 달리해

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 정책적 지원의 중심 축이 어디까지나 신규취농

자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일본에서 신규취농자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자영농취농자로, 조사시점 이전 1년 간 농가세대

원으로서 생활의 주요 형태가 ‘학생’에서 ‘자영농 종사가 주인 상태’로 바

뀐 자 및 ‘타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 상태’에서 ‘자영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 상태’로 바뀐 자이다. 두 번째 유형은 

고용취농자로, 조사시점 이전 1년 간 새롭게 법인에 상근으로 (연간 7개월 

이상) 고용되어 농업에 종사하게 된 자이다(외국인연수생 및 외국인기능실

습생, 고용 직전 상태가 농업종사자였던 경우는 제외). 세 번째 유형은 신

규진입자로, 조사시점 1년간 토지 및 자금을 (상속/증여로 농지를 부모에게 

양도받지 않고서) 독자적으로 조달, 새롭게 농업경영을 개시한 경영의 책

임자이다(같은 곳, 75). 여기 한국에서 통상 귀농·귀촌이라 일컫는 건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인 셈인데, 이 같은 신규취농 경로는 일본의 전

국신규취농상담센터에서 정리, 구분한 바에 따르면 1) 농업법인에 취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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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유형, 2) 법인취직 및 공적 연수 과정을 거쳐 독립취농을 하려는 

유형, 3) 곧바로 독립취농을 하려는 유형으로 또 다시 나뉠 수 있다(같은 

곳, 84).

신규취농의 이 같은 유형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신규취농자들이 맞닥뜨

리게 되는 유·무형적 진입장벽에 주목하면서, 그간 도입, 추진돼온 제도 및 

정책들의 실효성과 한계를 다룬 연구로는 여러 갈래가 있다. 우선, 신규취

농자들의 정착과정에 관해 상이한 연령대 및 유형별 취농자에 대한 면접조

사로 신규취농 이후의 지속 조건을 밝히고 그 정책적 함의를 살피는 한편

(內山, 1999), 신규진입자의 기대와 만족도 간 관계를 조사, 신규진입자 사

이의 일반적 경향(고소득 아닌 적정소득과 삶의 질) 속에서도 서로 구분되

는 네 가지 유형별 주안점의 차이를 밝힌 연구가 있다(今井, 2010). 농업노

동력의 구조적-전반적 감소 추세 속에서 농업경영자에 의한 신규취농자 육

성 방식이 가진 의의와 그 한계를 다룬 연구(相馬·角田, 2011)도 있는데,

앞서 소개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른 한편 농가세대원 출신 영농인구의 전반적 감소 추세 속에 농업경영

의 승계 및 창업상의 유형이 점차 다양화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이에 

걸맞게 차분화된 입구정책(농지/자금/기술지원 등) 및 출구정책(노동력확보

/지역융합/청년취농급부금 등) 마련 필요성과 그 의의를 환기하는 연구(江

川, 2012) 같은 경우, 신규취농 육성이 선주농민의 전반적 감소-고령화 추

세 속에서 선주농민들과 선순환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갈래라 할 만하다. 이와 관련해 지역농협에서의 멘토링 프로그램 

운용으로 선주농민과 신규진입자 사이에 생겨나는 상호교육적 유대 효과

에 주목한 연구(고진, 2012), 하지만 이 같은 관계형성 과정이 선주농민에

게 가할 수 있는 과부하에 주목하며 이를 해소, 완충해줄 정책구상 필요성

을 부각한 연구(橋本·胡, 2016)는, 선주농민과 신규취농민이 지역적 차원에

서 공생공락할 수 있는 ‘농촌지도’ 정책의 새로운 틀거리를 요청하는 것이

기도 하다.

또 다른 갈래로는 신규취농 이후의 상황을 자주적, 독립적인 주체화 가

능성과 결부시켜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가령 홋카이도 토카치마치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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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운영된 여성영농학교 사례를 통해 부족노동력 확충이라는 단기적 ‘성

공’ 효과와 독립적 자영주체 형성의 어려움이라는 중장기적 한계를 살펴본 

경우(氏家·西山·吉田, 2006-2007), 유기채소농으로 신규진입한 농민들이 

지역농협 및 농업법인에서 받았던 연수과정을 사례로 신규진입자의 경영

안정 변수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분석, 해명한 경우(高津, 2007; 小笠

原·草野, 2013)가 그렇다.

그밖의 연구 갈래로는 후견인 유무에 따른 신규진입자의 지원네트워크 

효과와 그 추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 연구(原(福与), 2002), 신규진입자 중 

정착지에 연고가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역에 삼투가능한 연수체제를 

운용중인 후쿠이현의 농업법인 ‘농락회’에 관한 사례연구(片岡, 2006), 신

규진입자의 농지취득 과정에서 선주농민과의 ‘신뢰’ 형성이 담당하는 중요

성에 주목한 사례 연구(三須田, 2005)가 있는데, 이들 연구는 공히 신규취

농 과정의 성패가 지역적 신뢰의 연결망 형성 및 지역정책 차원의 지원 여

하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맺는지 보여준다.

3. 소결: 서유럽/일본에서의 정책사례와 법적 정의

지금껏 서유럽 및 일본에서의 농정 방향과 정책사례 연구 흐름들을 개관해

보았다. 이들 흐름이 여기 한국에서의 관련 정책구상 및 관련 연구에 관해 

던질 수 있는 시사점은 그럼 무엇일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

다.

우선 다른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시사점으로는, 서유럽 및 일본의 법제

에서는 ‘귀농·귀촌’의 이름으로 별도의 법적 규정 및 정책적 지원이 이뤄

진 바 없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한국에서 귀농·귀촌이라 불렸던 움직임이 

그곳에서도 일종의 ‘현상’으로 부상할 때조차, 그 같은 움직임은 농업-농촌

지대의 진흥 및 재활성화라는 기존의 ‘사회정책적 농정’ 틀 속에서 고려되

고, 그 틀을 우선하는 가운데 다뤄지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에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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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귀촌 움직임에 대해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게 된 전후맥락을 무

시할 순 없고, 그래서도 곤란하다. 서유럽 및 일본에서는 경제발전상의 역

사적-구조적 농-공간 불균형 효과를 제도적으로 완충하려는 사회정책적 농

정의 기본 방향이 상대적이나마 오랜 시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지속됐을뿐

더러 최근에는 농업-농촌의 ‘사회-생태적 다기능성’까지 중시하려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 귀농·귀촌정책은 수출형 제조업 및 중공업 우선의 압축적 

경제발전 전략 탓에 농정 전반의 ‘반反농업-농촌 편향’이 갈수록 누적된 

데 따른 사후적·선별적 대응 및 해법으로 법제화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서유럽 및 일본의 농정에서 귀농·귀촌 관련 법제가 그간 따로 없었다

는 사실은, 귀농·귀촌정책의 취지를 진작에 아우르는 사회정책적 농정의 

기본 입지가 한국에선 어떻게 새롭게 잡힐 수 있고, 또 잡혀야 하느냐 하

는 과제를 새삼 요청하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 시사점으로는, 신규취농 추이 파악에 불가결한 기초적 통계자료

의 축적이 이뤄져야 하고, 관련 정보의 도-농 간 공유 및 연계가 원활해져

야겠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는 용어를 융통성 있게 사용할지라도, 적어

도 정책부서 간에는 명확한 개념 정립과 그에 기초한 지속적 통계자료의 

생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송재일, 2012: 99)을 새삼 곱씹어야 하는 이

유도 바로 여기에 있겠다.

세 번째 시사점으로는, 다양한 정책적 개입과 사후 검토를 바탕으로 했

다 해도 신규취농의 성공률은 그 경향상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

서 중요한 건, 이런 경향이 정책적 개입의 무용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봐선 

곤란하다는 점이다. 거꾸로 그것은 정책적 개입 효과에 대한 저간의 ‘효율-

성과중심적’ 접근틀이 전면 재고돼야 함을 함축한다. 신규취농상의 여러 

‘실패 경험’들은 앞으로 ‘성공의 질’과 그 지역적 저변을 살려갈 밑거름이

자, 그 자체 정책적 성과 및 동력의 일부로까지 재인식,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정책합리적 판단 준거가 유관부처 내부 및 부처들 사이에

서 새로이 마련돼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실효를 거둘 

중장기적 입지와 호흡이 관련 정책의 기본 취지에 걸맞게 한층 더 중시돼

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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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시사점으로는, 일본의 경우 2006년 이후 농업법인으로의 취농 

유인이 갈수록 커지는 한편으로, 신규취농 경로 및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귀농 움직임과 관련해 다양화된 신규취농 

유형 및 경로에 보다 더 민감해지되 ‘집락화된 접근’을 중시하는 정책적 

기틀이 요긴해지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달리 말해, 신규취농과 지역재생 

및 활성화 과정의 상호연계 및 정책적 삼투 효과가 더더욱 중시돼야겠다는 

것이다. 가령 “일본에선 농촌지역에 한정된 주택사업은 거의 없으며,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이 지방도시나 농촌지역에서 적용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처럼(이을규·김준경, 2009: 18), 귀농정책의 

기틀은 지역정책적 차원들과 호환가능하고 지속적 선순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전망과 함께, 개별농가의 시장경쟁력 강화 차원을 넘어 ‘좋은 삶의 

저변 육성’이라는 차원으로까지 포괄적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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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농어귀촌법’ 관련 조항 개정 제안

앞서 제2장에서 밝혔듯이,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인’ 개념은 

신규취농자를 폭넓게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법률

상 ‘도시거주자의 농촌이주’를 전제하는 논리에서 비롯된다. ‘농촌’에 관해

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농업식품기본법’으로 약칭) 제3

조의 5호에서 단순하게 읍 면 지역 또는 동 지역 중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예외적인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사회통념상의 ‘농

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농업식품기본법’상

의 ‘농촌’ 개념 정의를 변경해야겠으나, 그것은 이 보고서상의 연구 범위를 

넘어선다.

여기서는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촌’ 개념 정의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전

제하에, 두 가지 안(案)을 제시한다. ‘귀농어귀촌법’의 ‘귀농인’ 정의(제2

조)를 변경하지 않고 ‘귀농인 정착 지원’에 관한 조항(제7조)을 변경하는 

안, 그리고 ‘귀농어귀촌법’의 ‘귀농인’ 정의를 변경 조정하는 안이다. 이 두 

가지 안을 작성하며 견지한 원칙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귀농’ 개념이 포괄하는 두 차원, 즉 ‘신규취농’과 ‘이주’ 중에서 ‘신규취

농’의 차원을 더욱 강조하는 동시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라는 차원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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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농인 정착지원 조항 개정, 귀농인 정의 조항 현행 유지

▷ 현행 법률상 지원 조항: ‘귀농어귀촌법’ 제7조 ①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

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 개정 제안: ‘귀농어귀촌법’ 제7조 ①항 조문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

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단,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최초로 농어업

인이 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법률 개정은 귀농인 정의 조항은 그대로 둔 채 현행 법에서 

귀농인은 아니더라도 신규로 취농하는 사람에 대해, 즉 도시(동 지역)에서 

농촌(읍 면)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농업을 직업

으로 처음 선택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단서를 열어두는 것이다. 귀농인 

정의 조항을 바꾸는 법률 개정에 수반될 수 있는 논쟁이나 반대 의견을 우

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신규취농자 지원

과 이미 시행되고 있는 후계농업인육성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차

별화하고 지원내용도 차별화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앞의 개정 제안에 

‘최초로’라는 어구를 넣은 까닭이다. 귀농인이든 아니든 ‘신규취농자’에 대

해서는 ‘귀농어귀촌법’을 근거로 지원하며, 신규취농이 아니라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을 활용

하고 ‘농업경영체육성법’을 따르자는 제안이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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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후계농업인을 영농경력이 이미 있되 지역농업을 중추적으로 이끌

어나갈 역량이 있는 농업인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지원자격을 좀더 엄격하

게 하는 동시에 신규취농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배제하는 사후조치가 뒤따

라야 할 터이다.

1.2. 귀농인 정의 조항 개정

▷ 현행 법률상 정의: ‘귀농어귀촌법’ 제2조의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 어

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 개정 제안: ‘귀농어귀촌법’ 제2조의 3 개정

“귀농어업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

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상의 정의에서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이라는 

문구만을 삭제한 것이다. 신규 취농 차원만을 크게 강조한다면 법률 조문 

전체에서 ‘이주’를 지시하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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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수많은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으로 전입해오는 인구 

집단에 대한 정책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2

게다가 농업창업 지원정책으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이 실시되고 있

어 ‘이주’ 조건을 아예 삭제할 경우 ‘귀농 농업창업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지원 대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3

즉, ‘이주’라는 조건 자체를 삭제할 경우,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

책에서 가지는 ‘귀농정책’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행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당초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이루는 문제 제기들, 즉 제2장에서 살펴본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제안’에서는 귀농인

으로 인정받으려는 이가 농어촌 지역에서 이주하기 전에 어떤 곳에서 거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 없이 ‘농어촌으로 이주했다는 사실’만을 

전제하고 더불어 신규취농하는 경우를 ‘귀농인’으로 규정하고 정책 대상으

로 삼을 수 있게 ‘귀농인’ 개념을 정의하였다. 물론, 이 경우에도 현행 법

률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정의되는 특정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거

주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신규 취농하는 사람은 ‘귀농인’ 범주에

서 배제된다. 그 같은 경우에는 그저 ‘신규취농’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면

서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4

2 귀농 지원 정책은 신규취농을 촉진하는 정책일 수밖에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으로도 이해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주’를 지시하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는 방향으

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몇몇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파

악할 수 있었는데, ‘인구유입의 실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3 그럼에도 두 사업(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과 귀농농업창업지원사업)이 제공하

는 융자 조건은 서로 다르다. 귀농농업창업지원사업은 3억 원 한도에서 5년거

치 10년 상환 조건이며 연리 2.0%의 조건이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도 선착순 

원칙을 따른다. 이에 비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은 2억 원 한도, 3년 거치 7

년 상환, 연리 2.0%의 조건이며,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4 가령, 후계농업경영육성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귀농농업창업지원사업이나 후

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모두 신규취농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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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개정 제안처럼 ‘귀농어귀촌법’을 고칠 경우, 자연히 그 대통령

령(귀농어귀촌법 시행령)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농어촌 지

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에서 1년 이상을 거주했던 사람이어야 한다

고 못박고 있다. 법률 개정 제안과 마찬가지로 ‘도시 거주 경험’을 특정하

지 않은 채 ‘농촌으로의 이주’ 조건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시행령 개정(안)

을 해야 한다.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현행 시행령상 정의: ‘귀농어귀촌법 시행령’ 제2조 ②의 1과 2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

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

록법 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나.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개정 제안안 - 1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

사업의 시행지침을 개정해 지원 목적에 따라 창업자금과 경영개선자금으로 구

분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주해서 농촌에 유입한 신규취농자’와 ‘토박이 신규

취농자’를 각각 귀농농업창업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으로 지원하더

라도 그 조건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신규취농 지원이 아니라 기존 농업인의 경

영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경우 신규취농과 다른 조건하에서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의 또 다른 메뉴를 두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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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이전 5년 내에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3조 2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3조 3

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새로5 농어업을 시작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나.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제안안–1은 기존 시행령의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 대신 비농업인의 농업인으로의 전환, 즉 신규 취농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이전 0-5년 사이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

았던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그 근거는 (1) 농어촌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

한 사람을 포함할 경우 지리적 이동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2) 비농업인이 농촌에서 최대 5년 정도 거주하면 농업에 관한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기존 귀농인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경우, 귀농했다가 실패하여 탈농한 사람들이

라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농업에 다시 진입할 경우 위의 조건에 맞으면 

통계상 귀농으로 잡아야 한다.

▷ 개정 제안안 - 2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

5 최종보고회에서는 ‘새로’ 대신 ‘최초로’가 제시되었으나, 맥락으로 보아 

‘새로’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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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 2호와「수산업-어촌 발

전 기본법」3조 3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농어

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새

로 농어업을 시작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나.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제안안 - 2는 개정 제안안 - 1과 유사하되, 거주기간 제한을 삭제하였

다. 농어촌 이주 이전의 거주지 및 기간과 상관없이 농어업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새로 농업을 시작하면 모두 귀농인으로 정

의하는 방안이다. 이로써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새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모두 귀농인으로 분류된다. 신규취농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

용한 형태의 귀농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귀농인 정의 조항을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인구 유입을 중시하는 대다수 

농촌 지방자치단체로선 ‘귀농어귀촌법’ 제정 취지의 약화로 비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개정 반대 의견이 광범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제기

중인 귀농인 지원 시책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 귀농인 정의 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귀농인 정착지원 관련 조

항에 ‘예외적 지원 대상’에 관한 문구를 신설하는 현실적인 안도 있다.

2. ‘귀촌인의 정의’ 문제에 대한 제언

앞서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법률에서 ‘귀촌인’ 정의는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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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주’라는 단서 조항을 달기는 했지만 귀농 귀촌이라는 사회 현상

이 함의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단순히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 외에도 생활양식을 전환하는 동기로서 농업, 그리고 

농업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농촌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특징을 고려한 인

구 집단으로서의 ‘귀촌인’을 법률에서는 충분히 정의하지 못한다. 물론, 여

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농촌으로의 이주 동기는 다차원적일 수 있

으며, 통계를 낼 수 있는 관찰가능한 행위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앞서 

언급한 ‘생활양식 전환의 요인이 되는 농업 또는 농촌의 특징’을 특정하기

도 어렵다. 결국 ‘자발적 이주’라는 표현으로 이주 동기를 최대한 특정하려 

애쓴 결과가 현행 법률의 ‘귀촌인’ 정의 조항이라 볼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법률상의 ‘귀촌인’ 정의 조항을 개정하여 해결하기는 어

려울 듯하다. 그러나 현행 ‘귀농어귀촌법’ 안에 귀농인 및 귀촌인이 생활하

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유도하는 정책 지원의 근거 조항을 확보하는 방식으

로, ‘귀촌인’ 개념 정의 조항이 포괄하지 못하는 귀촌의 사회적 함의를 살

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행 ‘귀농어귀촌법’은 제1조(목적)에서 “귀농어업

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하 여러 법률 조항이 

강조하는 것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정착을 돕는 지원 시책’이다.

그 같은 지원시책의 근거조항을 법률에 포함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법률의 주요 제정 취지이지만,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률 목적에 충분히 

봉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령, 농어촌으로 이주한 인구 집단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어촌 지역사회의 유지 및 지속가능성에 필요

한 다양한 활동(사회서비스, 자원봉사, 사회적 경제 등)에 참여할 때 ‘귀촌’

의 사회적 함의가 잘 드러난다. 그 같은 사례는 현재 농촌 지역에서 어렵

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귀농어귀촌법’은 그런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두지는 않은 상태다. 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정도의 내용을 확대해석해, 귀농어업인 귀촌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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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이 단체나 모임을 결성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뿐이다. 농어촌 지

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귀농어귀촌법’이 

귀농 귀촌인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도록 내용을 정비해야 

할지 적시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나 단순한 정착 지원

만으로 이 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그 

같은 관점에서 향후에는 관련된 여러 다른 종류의 법 제정 혹은 개정과 연

계해 ‘귀농어귀촌법’ 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 제5장

1. 요약

기존「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귀농어귀촌법」)과 

관련 대통령령(「귀농어귀촌법 시행령」)은 그동안 귀농·귀촌과 관련된 통

계 및 정책 실행에 중요한 근거가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 및 

귀촌에 대한 개념 규정에 대한 이견이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전문가들과 민원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귀

농에 대한 법적 정의를 새롭게 하고자 하였다. 우선 기존「귀농어귀촌법」

상의 정의에서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신규 취농을 강조하되 거주지 전환을 반영하는 방

식으로 정리한 문안은 다음과 같다.

“귀농어업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

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률 규정의 개정과 관련해서 시행령의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보다 조심스러운 작업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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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팀은 오랜 내부 토론에 더해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어느 쪽으로 시행령 개정을 실제 진행할 것인가는 

정부의 관계자들 간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1안: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이전 5년 내에「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 2호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 3호에 따른 농

어업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

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새로 농어업을 시작한 사람

제2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 2호와「수산업-어촌 발전 기

본법」3조 3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농어촌 지역으

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새로 농어업을 시

작한 사람

제1안에서는 기존 시행령의 거주 요건 대신 비농업인의 농업인으로의 전

환, 즉 신규 취농을 강조한다. 이로써 귀농했다가 실패하여 탈농한 사람들

이라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농업에 다시 진입할 경우 통계상 귀농으로 잡

힐 수 있게 된다. 한편 제2안에서는, 거주기간 제한을 삭제, 농어업인이 아

니던 사람이 새로 농업을 시작하면 모두 귀농인으로 정의한다. 이로써 농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새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모두 귀농인

으로 분류된다.

2. 정책적 함의

앞서 제안한 귀농인에 관한 새로운 규정(안)은 그동안 다소 혼란스럽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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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현실적 적합성을 높이며, 민원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농촌에 거주하며 다른 일을 하

던 사람이 농업에 진입할 경우도 귀농인으로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귀촌인들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준비를 거쳐 귀농으로 전환하도록 동기부

여를 할 수 있다. 통계 측면에서도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비농업 종사 농촌 

거주자들의 농업 진입을 귀농인으로 포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취농을 강조하는 귀농 개념은 초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하

고,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새로운 법률 및 

시행령의 귀농 개념은 궁극적으로 신규취농을 지향하고, 동시에 귀촌을 귀

농을 위한 유인 조건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귀농 정책은 새로운 농업인 주체를 양성함으로써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

한 발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신규취농 개념이 포함된 새로운 

귀농 개념은 미래 지향적이다. 이러한 접근은 또한 귀농인과 원주민들 간

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을 반영한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의를 활용하여 향후 귀농·귀촌 

관련법 개정시 논리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신중한 

귀농·귀촌인 개념이 통계 산출에 적절하게 활용되고, 보다 일관성 있게 측

정되어 한국 농촌 및 농업의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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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귀농․귀촌 근황 및 연도·시도별 추이

▻ 귀농․귀촌자 근황
(단위 : 가구, 명)

구 분 2014 2015 2016

귀농․귀촌 310,115 329,368 (6.2%↑) 335,383 (1.8%↑)

(세대원) (457,511) (486,638) (6.4%↑) (496,048) (1.9%↑)

귀농가구 10,758 11,959 (11.2.%↑) 12,875 (7.7%↑)

(세대원) (17,976) (19,860) (10.5%↑) (20,559) (3.5%↑)

귀촌가구 299,357 317,409 (6.0%↑) 322,508 (1.6%↑)

(세대원) (439,535) (466,778) (6.2%↑) (475,489) (1.9%↑)

 

▻ 연도별 추이
(단위 : 가구, 명)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가구수
(세대원)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27,008
(47,322)

291,040
(422,770)

귀농
(세대원)

11,220
(19,657)

10,202
(17,318)

귀촌
(세대원)

15,788
(27,665)

280,838
(405,452)

주1) ’11년까지는 지자체를 통한 행정조사, ’12년은 농식품부(귀촌 행정조사)와 통계청(귀농
통계조사), ’13년부터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15.7.21일 시행)의 귀농·
귀촌인 정의에 따라 작성

주2) 귀농가구와 귀촌가구 및 세대원을 구분하여 조사한 시점은 ’12년도 부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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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계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27,008
(11,220)

291,040
(10,202)

310,115
(10,758)

329,368
(11,959)

335,383
(12,875)

광역 35 5 26 20 123
408
(346)

26,461
(301)

28,431
(338)

31,222
(354)

33,345
(412)

경기 28 57 89 126 102 69 224
7,671
(1,027)

73,299
(876)

74,492
(890)

82,526
(1,061)

86,724
(1,283)

강원 102 134 121 141 232 312 2,167 3,758
(972)

19,805
(836)

20,654
(792)

25,309
(986)

21,727
(1,058)

충북 68 172 196 142 270 272 582 3,815
(918)

18,519
(824)

19,618
(887)

21,782
(928)

22,467
(1,052)

충남 237 184 157 227 335 324 727 1,533
(1,214)

33,744
(1,108)

34,569
(1,202)

35,819
(1,374)

36,987
(1,423)

전북 73 250 467 385 883 611 1,247 2,228
(1,238)

15,544
(1,131)

17,646
(1,152)

17,347
(1,164)

16,935
(1,263)

전남 89 249 257 289 549 768 1,802 2,046
(1,733)

30,703
(1,675)

33,143
(1,758)

31,089
(1,869)

29,353
(1,923)

경북 359 378 772 485 1,118 1,112 1,755 3,095
(2,080)

35,079
(1,931)

37,000
(2,112)

37,584
(2,221)

39,584
(2,323)

경남 242 267 277 373 525 535 1,760 2,121
(1,434)

32,859
(1,270)

38,675
(1,337)

39,153
(1,612)

39,363
(1,631)

제주 7 58 48 50 40 44 115 333
(258)

5,027
(250)

5,887
(290)

7,537
(390)

8,898
(507)

▻ 시․도별
* ( )는 귀농인가구   (단위 :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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